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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시조직개편입법예고 의견서(220726부산시인권위원회)
	개요
	1. 부산광역시는 7월 23일, ‘민선 8기 새로운 도시비전 및 목표 실현으로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시 행정기구 개편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내용 중, 제14조(행정자치국) 제1항 행정자치국에 “총무과·자치분권과·인사과·협치정책과 및 통합민원과를 둔다”를 “총무과·자치분권과·인사과·민생노동정책과 및 통합민원과를 둔다”로 개정하여, 기존 민생노동정책국 산하 ‘인권노동정책과’를 행정자치국으로 편재하여 ‘민생노동정책과’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인권노동정책과를 행정자치국으로 재편하는 것은 행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담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지로 이해하려 하였으나,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인권노동정책과’를 ‘민생노동정책과’로, ‘인권’을 삭제하는 명칭 변경은 민선 8기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시정(市政)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으므로, 현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행정자치국’을 ‘인권행정자치국’으로 개편하고, ‘노동’과 ‘인권’을 독립된 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